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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지난 6월 22일밤경기도파주시월롱면덕은리에서 '6.25 참상의진실'라는제목의대북전단 50만장

과 ‘진짜용된나라대한민국’ 소책자 500권, 1$지폐 2천장, SD카드 1천개를 20개의대형애드벌룬을이용해북한으로기습살포하

고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제공) 2020.6.23/뉴스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26일 열리는 가운데, 남북관계 악화를 불러온 

'삐라(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연내 통과될 지 주목된다. 

지난 6월 발의된 삐라 금지법안은 여야가 격렬한 공방을 벌이면서 안건조정위

원회로 회부, 아직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태다. 

삐라 금지법에는 대북전단 및 이에 준하는 물품(드론, 풍선 등)을 남북간 교역

과 반출·반입 대상에 포함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

다. 사실상 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하는 입법이다. 

국회 외통위, 오늘 전체회의…'대북전단금지법' 상임위 
문턱 넘을까

연평도10주기에 '남북경협' 이인영 발언놓고 비판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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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라 금지법은 지난 6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관계가 악화된 이후 발의됐

다. 

당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6월4일 담화에서 탈북민단체의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측에 이를 방치하지 말고 실질적 조치를 내놓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삐라 살포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여당은 4·27 판문점선언에서 군

사분계선 일대의 확성기 방송, 전단살포를 중단하기로 남북 정상이 합의한 데 

따라야 한다면서, 이를 토대로 삐라 금지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야당이 해당 입법을 두고 '김여정 하명법' '대북 굴종 행위' 등 비판에 나

섰고, 격렬한 여야 공방 끝에 지난 8월3일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 

안건조정위 기간이 종료된 삐라 금지법은 자동으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논

의된다. 여당은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30일과 내달 1

일 (예정된) 법안소위를 거쳐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삐라 금지법이 다시 법안소위에서 논의됨에 따라 야당 의원들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겨냥한 질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야당에선 이 장관이 지난 23일 연평도 포격 10주기에 '남북경협' 논의를 

꺼낸 데 대한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23일 삼성·SK·LG·현대차그룹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기업이 

역할분담을 해 남북경협의 시간을 준비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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